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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관세조치에 대한 EU 대응 현황
KITA 브뤼셀지부·KBA Europe 2025. 4. 10(목)

□ 미국의 대EU 관세 조치 및 영향

  ㅇ (대EU 관세 조치) 상호관세, 자동차·부품 관세, 철강·알루미늄 

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

《미국의 대EU 관세 조치 및 영향》

관세 조치(발효일) 관세율 EU의 대미 수출액**(유로, 2024년)

상호관세*(4/9, 중국 외 90일 유예) 20% 2,900억
자동차·부품(4/3) 25% 670억

철강·알루미늄(3/12) 25% 260억

    * 반도체, 의약품, 희토류, 목재, 구리 등 제외

   ** EU집행위 비공식 추산액

  ㅇ (영향) 미국의 관세조치에 영향 받는 EU의 대미 수출액은 연간 

약 3,800억 유로로 총 수출액의 70%에 해당

    - 미국은 EU산 수입제품에 약 800억 유로의 추가 관세 징수

□ EU의 보복 대응 및 유예

미국 관세조치에 대한 EU 대응 현황

➊ (4/8) 미국의 철강·알루미늄 관세조치에 대한 보복조치 최종리스트 검토

➋ (4/9) EU집행위 무역기술장벽위원회, 보복 대응 승인 (회원국 중 헝가리만 반대)

➌ (4/10) 미국의 상호관세 90일 유예 방침에 EU 보복 대응 90일 유예

  ㅇ (EU 보복 관세·유예) EU는 미국의 철강·알루미늄 관세조치에 맞서 

약 220억 유로 규모의 미국산 수입제품*에 최대 25%의 보복 관세 

부과(당초 4/15 개시 예정)를 승인했으나 하루만에 90일 유예 결정

     * 대상품목(유로) : 대두(26억), 플라스틱(11억), 화장품(7.7억), 후사경(4.9억), 철강

(4.9억), 페인팅(4.7억), 전기기계(4.7억), 폴리에틸렌(4.1억) 등

    - 미국의 상호관세 90일 유예 발표(4/9) 이후 미국과의 적극적인 

협상을 위해 회원국간 긴급 논의를 통해 보복관세 유예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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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- 보복 조치에 당초 미국산 버번위스키 등 주류에 대한 관세 부과도 

포함되었으나 유럽산 와인에 대한 미국의 추가 보복조치에 대한 

우려로 제외

  ㅇ (추후 계획) EU는 추후 미국과의 협상 불발 시 유예된 보복 조치를 

재개한다는 입장

□ EU의 외교적 노력 현황

  ㅇ (대미 제안)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EU-미국간 자동차 등 

모든 공산품 교역에 상호 무관세 적용을 제안(4/1)했으나 트럼프 

대통령은 즉시 거부

     *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·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2,3월에 연달아 미국을 

방문하여 협상을 시도한 바 있음

    - 트럼프는 집행위원장의 제안을 거부하며 EU가 3,500억 달러 규모의 

미국산 LNG를 수입할 것을 요구

  ㅇ (대중 협력·견제) EU는 중국과 7월에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며, 

집행위원장은 중국과의 협력에 대한 선결 과제로 중국에 과잉생산 

문제 해결을 요구

    - EU집행위는 미국의 대중 관세부과로 중국산 제품의 EU 역내 

덤핑 가능성을 집중 모니터링하기 위해 내부 TF 구성

□ EU의 내부 시장 보호 노력

  ㅇ EU는 철강 세이프가드, 중국에 대한 반보조금, 역외보조금 조치 등을 

통해 글로벌 과잉생산된 제품의 역내 유입을 최소화하려 노력 중

《EU 내부시장 보호 조치》

조치 내용

철강 세이프가드

▶ 4/1부터 역내 철강 수입 할당량을 최대 15% 감축
▶ EU는 ‘18년부터 역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철강 수입제품에 

대해 일정 쿼터까지는 무관세, 초과물량은 25% 관세 부과

▶ 현 세이프가드는 ’26.6월 종료 예정이며, EU는 금년 3분기까지 

대체 조치 마련 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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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치 내용

반보조금

▶ EU 역외국 보조금을 활용해 인위적인 저가 가격으로 수입된 

역외 제품으로부터 역내 생산자를 보호하도록 추가 관세, 가격 

약정 등을 조치

▶ 중국산 EV에 대해 최대 35.3%의 반보조금을 ‘24.10월부터 부과

역외보조금

▶ EU 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결합, 공공조달 참여 기업에 대해 

역외보조금 등 재정적 기여 현황 심사·시정 조치 등 부과

▶ 최근 집행위가 불가리아·루마니아 공공조달에 신청한 중국 회사들을 

조사하자 신청 기업들이 입찰을 철회

 ㅇ EU는 미국 관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서비스법(DSA)*, 디지털

시장법(DMA)** 을 활용,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시장 제한 조치도 고려 중

    * (디지털서비스법) 개인정보 유출, 불법 콘텐츠 양산 등 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권리 

미 보장시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%의 과징금 부과 가능

   ** (디지털시장법) 디지털 시장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로 

규정 위반 시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% 과징금 부과, 반복 위반 시 20%까지 

과징금 상향 가능

    - EU는 메타와 애플에 대해 DSA 위반 혐의로 벌금을 부과할 것으로 

알려졌으나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없음


